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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관리의 효과적이고 편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오랜 동안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근래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들의 발생으로 인

해 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및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정보의 연

결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한계와 변경 필요성 및 새로운 번호체계가 가져야 할 기본 특성

들을 제시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안들을 비교하여 정보보호 효과의 측면과 체계 전환 및 개선 

비용의 측면, 그리고 국민 불편 및 혼란 가능성 측면의 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여 제안한다.

ABSTRAC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RRN) has been used broadly by public institutions or civilian departments as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due to its effectiveness and convenience in managing the information. Recently, becaus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lud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potential damage is increasing public anxiety. In this situation, 

there have been demands requiring systems that can end the link betwee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multiple alternatives are under consideration. 

In this research, we will discuss limits, needs for change of the system, and the basic concepts or traits that new registration 

number require. Also, by comparing the alternatives being discussed, we will analyz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level and the 

cost required for reorganizing the system to present alternative that has high effectiveness. 

Keyword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 서  론 1)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

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 도모함을 목적(제정 주민등록법 

제1조)”으로 도입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1960년대 

접수일(2015년 3월 12일), 수정일(2015년 4월 21일), 

게재확정일(201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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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 들어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보위

기론에 따라 주민등록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서 등장하여 1968년 ‘주민등록증’의 일제 발급과 동시

에 발급 대상자에게 각각 고유한 ‘12자리 주민등록번

호가’ 부여되었다. 이후 1975년 주민등록법 3차 개정

으로 오늘과 같은 13자리 체계로 주민등록번호체계가 

변경되기에 이르렀다[10]. 현행 주민등록법은 제1조 

목적에서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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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site
number of 

records
details

2014 N portal 200,000
increase in  

number of visitors

2014
3 card 

(K,L,N)
104,000,000

by outsourced 

staff 

2013 S,C bank 730,000

to loan 

advertising 

personal

2013 H insurance 157,901 hacking

2012 M resort 401,700 hacking

2012

Internet 

shopping 

mall

12,000,000
sold to insurance 

company

2012
S political 

party
2000,000

to outsourcing 

company

2012

N text 

message 

agency

15,000,000 election promotion  

2012 K telecom 8,730,453

2011 H capital 1,750,000 hacking

2011
E 

manufacturer
360,000 hacking

2011 H card 97,000 by employee 

2011 N game 13,200,000
backup server 

hacking  

2011 Y-gu office 430,000

loss of 

external hard 

drive

2011 bank ATM 20,000,000
leakage of 

hard drive    

2009

F 

supervisory 

service

4,300
leakage of 

excel file

2008 N social 35,000,000 hacking    

2008 G oil 11,517,125 leakage of CD

2008 A shopping 18,630,000 hacking

Table 1.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recent 

years

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함을 밝히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 목적은 주민(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와 행정효율의 도모 및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

민(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의 예에 비

추어 매우 독특한 조합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3자리

의 가운데 앞의 여섯 자리는 백 년대를 뺀 생년월일로 

이루어지며, 뒤의 일곱 자리 숫자는 출생연대와 성별, 

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등으로 조합된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부여 대상자 가운데 중복되는 경우가 

없고, 일생 동안 변하지도 않아서 개인을 정확하게 식

별하는 수단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다른 자

료의 도움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생년월일, 나이, 

출신연대, 성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지역, 신고순

위, 번호의 위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

는 “유일식별성”이라는 정보 관리 측면의 효과적이며 

편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행정 목적뿐 아니라, 도

입 시의 목적을 넘어 민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나 

고지를 요구 받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1].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개인 식

별 번호로 널리 사용되어 오긴 했지만,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더욱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다수의 저장소에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빈번한 상거래 및 신용거래를 

통해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이미 최

근 몇 년 사이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하

여 대다수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연하게 노출 되

어 있다. 표 1은 최근 몇 년 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피해 규모 및 유형을 정리하고 있다. 악의적인 

해킹뿐만 아니라 관리의 소홀이나 인식의 부재 등 여

러 이유들로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었으

며 1990년대 이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수를 다 더하

면 약 3억 7천 4백만 건에 이른다[2]. 이렇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개인 식별값이

자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개인을 사칭하

는 것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수집, 

저장, 활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종류는 다르지만 주민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정보를 연계하면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을 수 있어 대출사

기, 불법채권추심, 각종 타겟 광고 마케팅, 각종 사기 

등에 악용될 위협 및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

제들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는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실제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법 제14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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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하여야 하는 경우,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이 가능한데유출에 따른 

변경을 가능케 하는 법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3][11]. 타인에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적으

로 개인 식별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불안감은 앞으로도 지

속될 것이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본질적 

한계와 기 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 

및 국민의 불안감에 따라, 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남아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 필요성을 제

시하고,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과 관련된 선행 연구

들을 검토하여, 2014년 9월 안전행정부의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6개 대안에 대해 정보보호 측면, 전환 및 

개선 비용 측면, 국민의 불편 및 혼란 가능성 측면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달성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변경 필요성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나라의 행정, 복지 및 민간에

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그 사용을 규제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개정 등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에 대해 법률이 정한 부분

이 광범위하여 사용 규제의 의도와 다르게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전체에서 사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2100년 이후

에 변경 없이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경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는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각 

개인의 연결을 끊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새로운 주민

등록번호 체계의 시급한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2.1 개인정보 보호법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엄격

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

행되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률로 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폐기하

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 제 24조 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

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 사항

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

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

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 34조 2항에는 “안전행

정부장관은 개인 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

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

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개인 정보 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수집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안

정성을 확보하지 않을 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하였다[4].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

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법적인 체계를 강화하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 및 파기 절차도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다른 한편 

적법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여

전히 많은 부분 수집되고 유통될 소지가 남아있다.

2.2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제 27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

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하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 시간 수 등이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다[5].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

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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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고 규정하며 그 기록되어야 할 사항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6].

두 개의 법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중 사업장

에 속해 일을 하고 있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해당 기업과 

병원에 기록으로 남아 유지되게 된다. 2014년 8월 기

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

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500만 명가량이고 2013년 

12월에 계시된 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기준 건강보

험 적용 인구수는 총 49,662,097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3년 기준 총 인구수가  51,141,463임을 

볼 때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법규에 

근거하여 수집될 수 있다[7][8][9].

2.3 현 주민등록번호체계의 한계

현행의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생성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출생, 외국인의 귀하,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신

고 등에 의해 새로이 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원칙

에 따라 각 개인에게 유일한 번호가 생성된다. 주민등

록번호는 총 13자리로 앞의 여섯 자리는 백 년대를 뺀 

생년월일로 이루어지며, 뒤의 일곱 자리 숫자는 출생

연대와 성별, 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등으로 조합

된다. 예를 들어 1980년 1월 1일 생은 백년대인 19

를 제외하고 나머지 월일을 두 자리 수로 변환하여 

800101이라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가지게 된다. 

뒤의 일곱 자리 가운데 첫 번째 숫자는 출생연대와 성

별을 나타낸다. 즉 하나의 숫자 안에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18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9번, 여자는 

0번, 19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20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이 부여된

다. 또 한 이 자릿수의 5~8번은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이다.

9 : 1800 ~ 1899년에 태어난 남성

0 : 1800 ~ 1899년에 태어난 여성

1 :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

2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

3 :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

4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

5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6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7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8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그리고 두 번째 자리부터 네 자리의 숫자는 최초 주

민등록번호 발급기관의 고유 번호인데 이 번호는 어떤 

특정한 논리체계를 가지지는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제

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채택한 행정기관의 순서

대로 나열을 한 것뿐이다[10]. 다음 여섯 번째 자리 

숫자는 신고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당일 같은 지역에 

같은 성(姓)을 쓰는 사람들 중에 몇 번째로 신고가 되

었는지를 표시한다. 일곱 번째 숫자는 오류검증번호로

서 주민등록번호의 조립이 체계적으로 올바른지 확인

을 하는 번호로서, 이를 통해 위조된 번호이거나 잘못 

기재된 번호임을 판단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 하에서 두 번째 자리의 첫 

번째 숫자는 이미 0~9까지의 숫자가 모두 사용 중이

며 지속적으로 이 체계를 사용한다면 2100년이 도래

하면 추가적으로 4개(2100~2199 년에 태어난 한국

인 남성, 여성, 외국인 남성, 여성)의 숫자가 더 필요

할 것이나 0~9까지의 숫자의 제한으로 인해 이미 한

계를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기존 연구 동향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

어져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둘러싼 연구들은 크게 법

‧제도 및 기술에 바탕을 두어왔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규정 및 안전성 확보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각 관점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종합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다[13]. 

각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2005), 김운석(2011) 등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무분

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18][14]. 김상겸(2011)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조하였고[15], 고

문현(2012)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 필요성

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조하였다

[1]. 한문정(2014)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의 필요

성과 그 수단으로서 독립적 난수기반 개인식별번호 체

계를 제시하였다[3].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환경을 개

선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IT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통한 운영상의 개선을 제시한 이병수‧황지상‧황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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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requirements for new 

numbering system

Mun-jung Han

(2014)

supplementing invariability, 

personal information 

predictability problem

Moon-hyun 

Koh

(2012)

supplementing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predictability problem 

(suggesting usage of issued 

number)

Min-ho Kim

(2011)

supplementing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predictability problem

Hyung-ho Lee

(2010)

supplementing invariability, 

personal information 

predictability problem

Jongin Chang

(2005)

supplementing personal 

information predictability 

problem

Geonbo Kwon

(2004)

requiring flexible serial number 

system allowing reissue of the 

number

Table 2. preceding research on new numbering 

system

최봉철‧홍용진(2013)이 있고[16] 김민호(2011)는 

주민등록번호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수

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10]. 이형

효(2010)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갖추어야할 요구사항을 정리

하였고, 대체방법의 개발과 함께 본인확인기관과 식별

번호발급기관을 분리하여 개인정보 유통환경의 안전

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했다[11], 신영진･한상국

(2013)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법률 

및 서식을 파악하여 법률 정비, 기술적 보호조치, 별

도 지원센터 설치 등과 같이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

였다[19]. 권건보(2004)는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번

호의 부여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며 단기적인 대책

으로 주민등록번호 요구 최소화 방향의 법제 정비를 

제안하였다[20]. 이외에도 장종인(2005)은 주민등록

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금지를 위한 법제 정비와 주민등

록번호의 대체방법인 본인확인수단의 적용필요성을 

제기하였다[17]. 신영진(2014)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의 수집금지와 대체방법을 적용하여 본인확인수단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13].

이 연구들에서 현행의 주민등록번호 및 번호체계 

개선에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제 및 사회적 인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점진적인 

개편을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현행의 주민등록번호 변

경 및 체계 개편이 필요함은 모두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이 연구들 중 현행의 주민

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번호 체계가 현행 주민등

록번호의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요건들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 요건들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각 연구들에서 모두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요건

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는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들로 발행번호나 비

고정적 일련번호 체계 사용 등이 제시되었다. 

IV. 공청회 선행연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두 가지 방

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활용분야를 축소

하는 방향으로,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그 

맥락이다. 다른 하나는 유사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제도 개선 및 개인

정보 보유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12]. 

각계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제 하에서 번호만을 

변경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부터 현행 주민등

록 시스템을 완전 폐지하고 영역별 식별번호만 이용하

는 적극적인 방법까지 다양하게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특별히 안전행정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

동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014년 9월 29일 개

최하였다. 이 공청회에서는 새 주민번호 체계의 구성

과 번호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8개의 대안을 도출 한 

후 최종적으로 그 중 6개의 대안을 골라 제시하였다. 

6개의 대안이 제시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중

에서 본 연구에 사용할 비교 대안을 선택해보았다.

4.1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

공청회 선행연구는 단일식별체제인 주민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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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RN
current 

RRN

issued 

number

alt.1
designated 

number
X X

alt.2
random 

number
X X

alt.3 X
designated 

number

designated 

number

alt.4 X
designated 

number

random 

number

alt.5
random 

number
X

designated 

number

alt.6
random 

number
X

random 

number

alt.7 X X
designated 

number

alt,8 X X
random 

number

※RRN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t   : alternative

Table 3. numbering system of 6 suggested 

alternative

Fig. 1. 3 principle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eformation

은 유지를 하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존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편에 따

른 비용 및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림 1의 주

민등록번호 개편 3원칙하에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

된  대안은 다음의 총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표 3과 같

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 유지 혹은 새로운 주민등록번

호로의 변경 여부

증발행번호 사용 여부

규칙번호 혹은 무작위번호 사용 여부

이 중 대안 3과 대안 5는 규칙번호의 구 주민번호 

및 신규주민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규칙적인 증발행번

호의 개발이 무의미하여 선행연구 단계에서 이미 제외

되었고, 선행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대안 1, 대안 2, 

대안 4, 대안 6, 대안 7, 대안 8의 총 6개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선행연구로부터 제시된 6개의 대안을 각각 살펴보

면 대안 1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새로운 번호

로 교체한 후, 이 번호를 개인식별수단으로 유통하는 

방법이다. 번호를 새롭게 교체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또한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규칙

적인 조합체계를 가진다. 발급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한 성질을 가진다.

대안 2도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새로운 번호

로 교체한 후, 이 번호를 개인식별수단으로 유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때 새로 부여되는 번호는 개인 

고유의 정보를 가지지 않는 무작위 숫자로 구성되게 

된다. 발급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성질을 가진다.

대안 4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보유한 상

태에서 증발행번호를 추가하여 이 추가된 증발행번호

를 개인식별수단으로 유통하는 방법이다. 주민등록정

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

적으로 국가 차원 혹은 민간 차원의 업무는 증발행번

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부여되는 증발행번호는 

규칙을 가지지 않는 무작위번호이며 분실, 재발급 등

으로 인한 변경이 가능하다.

대안 6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무작위번호

로 교체하고 이에 더해 무작위체계를 가지는 증발행번

호를 추가로 생성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 각 번

호의 사용 범위는 대안 4와 동일하다.

대안 7과 8은 현재의 단일식별체제의 주민등록시스

템을 폐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없앤 후 규칙번

호 혹은 무작위번호로 이루어진 증발행번호만을 이용

하는 방식이다.

4.2 본 연구에서 비교할 대안

앞서 표 2에 정리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가 

가져야 하는 요건들 중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요건은 “개인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고

유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이 요건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위해 반드

시 만족 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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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N

(reissuance 

impossible)

issued 

number

(reissuance 

possible)

number 

actually 

used 

alt.2

new 

random 

number

X RRN

alt.4

current 

designated 

number

new 

random 

number

issued 

number

alt.6

new 

random 

number

new 

random 

number

issued 

number 

alt.8 X

new 

random 

number

issued 

number

※RRN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t   : alternative

Table 4. 4 alternatives compared in this research

공청회 연구에서 제시된 6개의 각 대안(표3)들 증

에서 이 요건을 만족하는 대안은 대안 2, 대안 4, 대

안 6, 대안 8이다. 대안 1과 대안 7은 현재와 동일한 

규칙번호 사용을 제시하였고 그 규칙은 개인의 고유정

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만족하

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안 1과 대안 7

을 추가적으로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대안 2, 대안 4, 

대안 6, 대안 8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

리고 이 4개의 대안을 번호 체계의 특성 및 유통 체계

에 따라 표 4에 정리하였다

비교에 들어가기 앞서 대안 2, 대안 4, 대안 6, 대

안 8을 통해 구현될 새로운 번호체계는 공통적으로 각 

번호를 13자리로 설계한다면 개편 비용을 줄일 수 있

다. 또한 새롭게 발행된 주민등록번호는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아야하고 민간 및 

금융, 보건 등의 각 분야에서 영역별 식별 번호를 사

용하는 방식이 함께 결합 되어야 충분한 효과성을 가

질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가지 대안 2, 

대안 4, 대안 6, 대안 8을 정보보호 측면, 전환 및 개

선비용 측면, 국민의 불편 및 혼란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V.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이해

각 대안의 비교에 앞서, 주민등록정보 및 주민등록

번호를 전산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대

해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시스템의 형태와 체계를 이

해하는 것은 각 대안을 실행 시 예상되는 기술적, 사

회적 비용을 가늠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5.1 주민등록전산화 사업 연혁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은 1985년 5월 행정전산망기

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78

년 기준(개인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최종주

소)으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였고 전산화DB는 1989

년 4월 1일부터 입력을 시작하여 1989년 6월에 전 국

민의 주민등록자료 5,200만 건이 입력 완료되었다. 

1995년 2월부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온

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

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정보의 전국적인 유

통이 시작되었고 유사한 시기인 1995년 1월에 최초

로, 본격적인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25]. 이 법은 공공부문만을 주된 규율 대

상으로 삼긴 하였지만 2011년 3월에 제정된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이 되었으며, 개인정보에 관

한 통일된 단일법이 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현재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시․군․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1단계(2000～2001) 시․군․

구 주민행정전산화로 시작하여, 2단계(2001～2002) 

시․군․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03년 전

국 동시 운영되었다.

이후 2003년 5월 주민등록 수기폐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년 12월 수기폐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2005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 

5월 1일 인감증명 발급사실확인시스템이 구축되었으

며 2005년 5월 주민등록표 DB구축 사업 ISP를 시

작으로 주민등록 원장의 DB화가 진행 중이며 2009

년 완료되었다[21].  

5.2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개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국민, 지방자치단체 민원처

리 공무원,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

정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관리 및 제공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및 다양한 형태의 민원행정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확대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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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i․Gun․Gu

Resident 

Registration in-

formation man-

agement system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er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Resident 

Registration in-

formation 

sharing system

Resident 

Registration in-

formation uti-

lization system

services

－reporting 

resident 

registration 

－handling issue 

related resident 

registration 

－maintaining 

consistency of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issuing residential 

card

－managing current 

status and statistics

－providing formal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to 

public institution 

－verification service 

for public

－providing formal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to 

local authority

users

－Eup․Mun․Dng 

resident officer

－si․do related 

officer

－si․gun․gu 

officer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administrator 

－civil complaint 

officer of local 

authority 

－civil complaint 

officer of 

governmental 

institution 

－all public

  (RRN verification)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administrator 

－Si․Do related 

officer

－Si․Gun․Gu 

officer

related 

systems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system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ummarizing 

system

－Unmanned 

issuing system

－military service 

system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mmigration control 

system(ministry of 

justice)

－residential card 

issuing system  

－Si․Gun․Gu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i․Gun․Gu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4C system(civil 

compaint 

management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related 

organ-

izations

－ 3,800 

Eup․Myun․Do

ng offices of 232 

local authorities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Pension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32 local authorities

－G4C system(civil 

compaint 

management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system

－23 national 

institution

－232 local 

authorities

Table 5.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details[21]   

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간시스템이다. 주민등록정보의 

생성에서부터 변경, 관리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행정정보 활용가치 증진을 위하여 각각

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시․군․구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어 2003년부

터 전국 동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서비스는 

관리주체 및 운영시스템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

는데 시․군․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과 주민등록전

산정보센터로 이원화 되어져 있으며 전국 232개(제주

특별자치도 2개시 포함) 자치단체별로 운영․관리되

고 있다.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는 주민등록전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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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integration structure of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Fig. 3. role of Policy Making Process in this 

research 

시스템,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주민등록정보이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은 

수요기관별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인구통계 등 전국 

주민등록정보의 일관성 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이다.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은 공공기관(병무청, 출

입국관리소, 국토해양부 등)에 정형화된 주민등록정보

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은 전국 자치단

체와 관련부서에 정형화된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한다. 

표 5를 통해 시스템 구성의 이해와 각 시스템의 세부 

현황을 보여준다. 

표 5를 통해 볼 때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 연계

되는 공공 시스템은 크게 중앙의 주민등록전산정보센

터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과 전자민원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시스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정부시스템은 초기에는 민원과 정보 공동이

용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으나 운

영효율성 측면과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전자민원 G4C로부터 정보공동이용 영역을 

분리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행정기

관이 업무수행 상 또는 업무목적 상 자체 조직 내에서 

문서 또는 전자매체의 형태로 생성․습득하여 보유하

고 있는 정보로 이해되는 행정정보를 소관 직무과정의 

일환으로 기관 내 부문 및 기관 외 부문 또는 기관과 

개인 사이에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27]. 2014년 2월의 통계에 따르면 행정정

보공동이용시스템은 약 141종의 행정정보를 31개의 

보유기관과 연결하여 약 599개의 공공․금융․교육기

관에서 이용하고 있다[28].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주

민등록 정보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 템을 통하여 제

공되고 있다. 주민등록시스템내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센터에 연결되는 시․군․구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전자민원 G4C 등의 전자정부 시스템들, 그리고 이 주

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이

용기관의 연계 구조를 그림 2에서 간단하게 도식화 해

보았다.

VI. 대안 비교 및 분석

비교 대안들은 공청회 연구에서 그림 1의 개편 3원

칙에 따라 제시 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 3원칙과 

동일하게 정보보호 효과 측면, 전환 및 개선비용 측면

과 국민의 불편 및 혼란 측면에서 각 대안들을 비교해 

보았다. 정보보호 효과 측면은 정성적으로 분석하였고 

전환 및 개선비용 측면은 재무적으로 분석하였다. 전

환 및 개선비용은 공공과 민간에서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겠다. 공공에서의 비용은 전자정부 및 기타 정보

화 사업비용의 분석을 통해, 정부 및 공공 시스템 차

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일제히 전환하

고 새로운 체계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비

용을 분석하여 대안별로 비교하였다.   민간에서는 주

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안의 선택과 상관없이 개

인 식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는 상

황이므로 대안별 비교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으며, 

다른 산업군은 제외하고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

편에 따른 비용을 가늠해보았다. 국민의 불편 및 혼란 

측면은 각 대안에 대해 거의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판

단되어, 이 역시 대안별 비교보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개명절차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지를 

가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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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standard level score

preventing 

personal in-

formation 

predictability  

rare possibility of 

prediction  
H 3

high possibility 

of prediction
L 1

preventing 

secondary 

damage  

can prevent sec-

ondary damage 
H 3

hard to prevent 

secondary dam-

age

L 1

minimizing 

social chaos

chaos due to re-

issue is rare
H 3

chaos due to re-

issue is high
L 1

※ H:high, L:Low

Table 6. comparison standard on information 

security aspect 

6.1 정보보호 효과 측면

정보보호 효과 측면의 비교 기준은 해당 번호체계

를 통해 개인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시 변경을 통해 2차 피해 방지가 가능한 지 여

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번호 변경 시 혼란의 정도

가 어떠할지 등을 고려하여 표 6에 정리하였다.  

개인 유추 가능성 측면에서 대안 2. 대안 4, 대안 

6, 대안 8 모두 개인식별수단으로서 무작위번호를 사

용하므로 이 번호를 통해 개인의 고유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만약 유통 과정 중에 

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면 대안 2의 경우 변경이 불가능

한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유출되므로 이에 대한 2차 피

해의 규모를 줄이기가 어렵다. 대안 4, 대안 6, 대안 

8의 경우는 증발행번호가 유출되고 이 번호는 변경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번호의 발급을 통해 유출 정보와의 

연결을 끊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변경 용이성 측면에서 대안 2는 변경이 불가능 하

므로 해당 사항이 없고 대안 8의 경우 개인을 연결하

는 정보를 완전히 새롭게 변경함으로서 변경 시 기존 

자료들과의 일관성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잦은 변경으

로 인한 사칭 등의 문제는 없을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대안 4와 대안 6은 이중 번호 

체계를 사용함으로 인해 숨겨져 있지만 고유하게 남아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변경이 가능하다. 비교

의 결과는 표 7으로 정리해 보았다. 

comparison 

standard
alt.2 alt.4 alt.6 alt.8

preventing 

personal in-

formation 

predictability 

H(3) H(3) H(3) H(3)

preventing 

secondary 

damage  

L(1) H(3) H(3) H(3)

minimizing 

social chaos
N/A(0) H(3) H(3) L(1)

total score 4 9 9 7

Table 7. comparing each alternative in 

information security aspect

6.2 전환 및 개선 비용 측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공공 시스템은 

크게 중앙의 1)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2)시․군․

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민원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포함하는 3)전자정부시스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의 세 영역의 시스템의 대부분

의 업무는 주민등록번호를 키 값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키 값에 변경이 있다는 것은 해당 시스템 

내의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전환에 따른 

비용은 신규시스템 구축 시의 비용에서 하드웨어 및 

인프라 비용을 제외한 업무 시스템 관련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구축에 대한 비용과 유사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런 전개로 세 영역의 시스템 구축비용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수집된 전체 구축비용 대비

하여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시스템 개선 시 어느 정도

의 비용이 소요될지를 예상해보았다.

 민간 부분에서의 비용은 대안별 비교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금융권의 차세대 시스템 도입 비용을 바

탕으로 시스템 개편에 드는 비용을 가늠해 보았다.

6.2.1 정보화 사업의 비용 분석

첫째로,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사업에만 해당하는 

단독적인 비용 정보는 찾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이 진

행된 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22]를 참고하여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비용을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  

5,200만 건의 주민등록정보를 일괄적으로 전산 입력

했던 1989년에는 행정전산화 사업의 총 비용이 19억 

정도였고 2001년 주민등록요약DB를 사용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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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roject

cost

(￦ 

billions)

1989

government 

computerization

- including big data input 

of 52,000,000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19

1999

~2000

renewal business of 

residential card
 456

2001

making and managing 

resident registration 

identification system 

- resident registration 

arrangement DB  

13.5

management of resident 

network center 
29

2002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er 

maintenance

18

2003
conver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service
6.3

Table 8.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related project cost               

year project

cost

(￦ bil-

lions)

1999

~2003

Si·Gun·Gu public admin-

istration information sys-

tem 

1,350

2005

~2009
DB standardization

annually

1,000

2010

background information re-

lated system maintenance
38

National Computing and 

Information Agency main-

tenance

2,700

2013
building national in-

formation DB
100

Table 9. information system project( including 

Si·Gun·Gu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cost

year details
cost

(￦ billions)

2001

<launching E-Government >

11th E-Government plan 

•service evolution on public and 

corporation (face-to-face civil 

complaint related work)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administration (internal 

administration work)

•Establishment of foundation of 

E-Government (Easy pay, electrical 

document distribution)

2,322

2002

Table 10. E-Government related project cost

등록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13.5억이 소요되

었다. 2002년의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정보센터를 유

지 보수하는데 연 18억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

며 주민등록업무가 최종적으로 시․군․구시스템으로 

이행되던 2003년에 주민등록업무 전환 비용은 6.3억 

정도가 사용되었다.

둘째로, 실제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

동되어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시․군․

구 정보시스템의 경우, 구축에 있어 약 4년에 걸쳐 

1,35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후 정부 차원의 

DB 표준화 작업 및 전산 운영 비용을 참고할 수 있도

록 표 9에 정리하였다.

셋째로,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

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들 상호 

간의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전자정부법」 제2조)를 말한다. 전

자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은 2001년도부터이며, 전자정

부 11대 과제인 민원서비스 단일창구(G4C),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등이 구축·운영되면서 본격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국내에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

보통신 서비스가 보급·활성화되면서 2004년부터는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업무의 

혁신과 선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

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속화되었다.    

특히 31대 로드맵 과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관리 혁신, 법제도·혁신등 4개 

분야에 핵심 정보시스템을 구축·확산하였고 이를 기반

으로 2008년부터는 그간의 전자정부 성과를 더욱 공

고히 하기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 및 시스템 간 연계·

통합을 통한 단절 없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이 

과정을 비용과 함께 표 10으로 정리해 보았다.[23]  

표 10을 통해 검토해 볼 때 업무의 전산화 기반을 다

지고 실제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은 2007년까지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2008년 이후에는 행정정보공동이

용 체계 마련 등 구축된 시스템의 정보들을 다른 기관

들과 연계하거나 프레임워크 구축 등으로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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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development of E-Government>

 31st E-government road map plan

•innovation of way of work( how to 

process all the documentation 

process ect…….)

•public service innovation 

(Internet complaint service 

sophistication)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nnovation (establishing 

governmental integrated 

computational environment) 

234

2004 1,110

2005 2,202

2006 2,822

2007 2,877

2008
<maturation of E-Government>

assignments of E-Government 

•activation of public convenience 

(joint use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 

•activation of 

economy(supporting company 

competitiveness) 

•improving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constructing smart 

working environment)

•reinforcing social safety 

(reinforcing disadvantaged 

members of the society )

•reinforcing informationization  

(building standard framework)

•leading new IT technology 

(Introducing mobile E-Government )

1,438

2009 1,307

2010 1,600

2011 1,304

2012 1,209

2013
 Variety of plan development 

such as  E-Government 3.0
510

6.2.2 비교 대안 실행 시 예상 비용

비교 대안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관련 작

업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무작위 주민등록번호 생성 시스템 구축

무작위 증발행번호 생성 시스템 구축

구 주민등록번호와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매칭 시

스템 구축

주민등록번호와 증발행번호의 매칭 시스템 구축

공공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기존 주민

등록번호 필드 업데이트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 변

경 작업

공공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새로운 증발

행번호 필드 추가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 변경 작업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

각 작업들에 대한 예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위에

서 수집한 정보화 사업 자료들 중 각 작업과 유사한 

사업의 집행 비용을 이용하여 각 대안별로 표 11과 같

이 예상 비용을 산정해보았다. 

무작위 주민등록번호 생성 시스템과 무작위 증발행

번호 생성 시스템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만큼

의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어 입력될 독립적인 시스템

이므로 1989년에 5,200만건의 데이터를 전산화했던 

사업과 동일한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구 주민등록번호와 신규주민등록번호의 매칭시스

템은 주민등록번호 전환 과도기 단계에서 오류나 혼란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축의 필요성이 있으며 주

민등록번호와 증발행번호의 매칭 시스템은 증발행번

호를 개인식별수단으로 이용 시 사칭의 문제나 오류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축이 필요하다. 이 두 시

스템은 이전 단계에 생성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2001년의 주민등록 요약 

DB를 구축했던 주민등록확인 시스템 구축사업과 동

일한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

하거나 증발행번호를 생성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 용

도로 전환할 때에는 공공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각 테이블에서 해당 데이터를 모두 업데이트 

해주는 비용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전자정부의 구축이 

안정화 된 후 시스템 상의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가공

하여 이용의 효율을 높여온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전체사업비용과 시군구 종합정

보화 사업의 전체사업비용의 80%로 예상하였다.1) 수

집한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시군구 종합정보화 사업의 

전체 비용에는 하드웨어 및 전산망과 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인프라 관련 비용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업무단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비

용의 수준을 80%로 인정하여 반영한 값이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두고 증발행번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산정한 업데이트 비용의 

80%를 반영하였다. 영향을 받는 데이터베이스의 범

위는 업데이트 시와 동일할 것이나 이미 키 값으로 활

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업데이트 시보다는 기존 

데이터와의 연관관계의 분석 작업이 줄어들 것이므로 

업데이트 보다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여 80%

를 반영한 값이다. 

1) http://egov.nia.or.kr 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지원사

업 추진 현황 내역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안전행정

부에 의해 진행된 20개의 사업을 목록화하여 각 사업에 

대해 전체사업비 중 개발용역비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80%라는 비율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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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basis of estimated cost

estimated 

cost

(￦ billions)

alt.2 alt.4 alt.6 alt.8

random number creation 

system for RRN
government computeriz-

ing plan in 1989

20 20 - 20 -

random number creation 

system for issued number
20 - 20 20 13.5

matching system of current 

RRN and new RRN  introducing resident 

registration verification 

system in 2001

13.5 13.5 - 13.5 -

matching system of RRN 

and issued number
13.5 - 13.5 13.5 -

updating RRNs in the DB 

tables and changing related 

applications of government 

systems

80% of planed cost used 

in E-Government and 

Si,Gun,Gu information 

synthesization plan from 

2008~2013

6,974 6,974 - 6,974 6,974

inserting issued number in 

DB tables and changing re-

lated applications of gov-

ernment system

80 % of residence regis-

tration data update cost 
5,579 - 5,579 5,579 -

issuing new residential card

E-residential card 

cost(6,700) *number of 

people age over 17 

(40,000,000)

2,680 2,680 2,680 2,680 2,680

Total 15,300 9.687 8,292 15,300 9.667

※ RRN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t: alternative

Table 11. comparison of each alternative in switching and improving cost aspect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비용은 현재 추진되

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에 보고된 주민등록증 장 

당 단가와 교체 발급이 필요한 17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 수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24].

6.2.3 민간 부문의 예상 비용

차세대시스템이란 금융기관의 전사적 비즈니스 전

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와 IT가 이상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말하며, 서비스

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모두를 말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단순히 노후화된 기기들을 새로운 서버로 바

꾸는 것만이 아니라 금융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하고 신기술들을 수용하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며 정보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

진된다[28].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고 심

각한 금융 시스템에서의 정보보호는 중요하게 요구되

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 K은행의 경우 고객의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2010년 오픈한 차세대 시스

템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고객실명번호를 대신

해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였

다. 최근 10년간의 국내 은행권 차세대 시스템 추진 

시의 비용을 표 12 에 정리해보았다. 그 비용은 대략 

11개 주요 은행에 대해 1조 5천억 정도가 소요되었

다. 제2 금융권인 20여개의 주요 보험사 및 증권사들

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 또한 시스템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0억에서 500억의 규모를 가진다

[28].

그러므로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

한 제도가 정착되고, 꼭 필요한 금융 분야에서만 주민

등록번호가 사용되는 시점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에도 30개의 금융사에서 2조원 가량의 비용이 도출

되며, 6.2.2에서 전개한 방식과 같이 80%를 적용해 

볼 때 최소한 1조 6천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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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year
cost

(￦ billions)

I bank 2004 480

W bank 2004 2,000

E bank 2005 400

S bank 2006 1,500

 C bank 2006 1,000

KN bank 2008 50

KJ bank 2008 50

N bank 2009 2,000

H bank 2009 2,000

K bank 2010 6,000

SU bank 2011 500

Total 15,980

Table 12. Next Generation System development 

cost

stage
change of a 

name
reissue RRN

application personal NA

evaluation 

and approval 
court NA

registration 

place report
personal NA

document 

change 

governmental 

institution

governmental in-

stitution

change notice NA
governmental in-

stitution

error report 

and correc-

tion request

NA personal

requesting 

personal 

document 

change 

personal

personally regis-

trating personal 

document / auto-

matically regis-

tering change of 

public document 

required 

document 

change

public in-

stitution or 

civilian de-

partment

public institution 

or civilian de-

partment

※ RRN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able 13. change in name process and expected 

residence registration number change process

6.3 국민 불편 및 혼란 가능성 측면

새로운 번호를 개인의 식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네 가지 대안이 모두 동일한 방식을 가진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체계 개선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사항 및 

혼란의 정도는 네 개의 대안에서 거의 동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수단으로 이용될 

때 이름과 쌍을 이루어 수집되게 되므로 각 개인에게 

있어서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변경할 때의 필요한 추가

적인 변경업무(운전면허증, 여권, 국민연금, 건강보

험, 예금, 재직증명서 등)에 대한 불편함이나 혼란스

러움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와 비슷할 것이므로 

이에 개명절차의 단계와 주민등록번호 전환 시 예상 

되는 절차를 수행자 관점에서 표 13과 같이 비교해 보

았다.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개명 절차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에 의해 

법원의 심사를 거쳐 허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개명 절차 하에서는 이름 변경을 허가 받은 후 관련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재발급 받고 정정하는 과정은 각 개

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에

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기준 대법원의 개명 신청 통

계자료를 보면 올 한해 개명을 신청한 인구의 수는 11

만 명가량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전환 과정에

서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절차적 단계는 더 적은 수로 개

명 절차에 비해 오히려 국민의 불편함은 적을 수 있다. 

국민 불편 및 혼란의 정도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

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될 것이고 그 정도 및 수준

을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힘들지만 이를 개명절차와 비

교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국민

들에게 충분히 공감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

해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혼란의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

음으로 이 비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6.4 소결

대안 2, 대안 4, 대안 6, 대안 8의 네 가지 대안을 

정보보호 측면, 전환 및 개선비용 측면 그리고 국민의 

불편 및 혼란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정보보호 측

면에서는 대안 4와 대안 6이 가장 강력한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대안 4는 새로운 증발행번호로 개인을 식별하게 되

기 때문에 대안 6과 정보보호 기능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지만,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함으로 인해 기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대안 6에 

비해서는 덜 해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함으로 인해 전환 및 

개선비용의 측면에서 대안 6에 비해 효과적이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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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alternatives comparison

의 불편 및 혼란 측면에서도 혼란의 정도를 가장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안 6의 경우는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폐기

하고 새로운 이중 번호 체계로 개선함으로서 기존 유

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두 개의 번호로 인

해 가장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 비용과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방안을 원한다면 대안 6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이다.  

VII. 결  론

현행의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식별값으로 각 영역에서 광범위 하게 사

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자체에 개인 고유

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특성과 한번 부여되면 사실상 

변경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유

출 사고 발생 시 번호만으로도 다양한 개인의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으며 이 번호를 통해 각 영역의 다양

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한 개인에 대한 완전에 가까운 

정보를 수집해 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현 주민등록번호 체제 하에서 이미 다수의 기관에

서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던 정보들이 해킹

이나 사고 등으로 유출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대부

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있는 실

정이고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의 유출 및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

보 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정비하였지만 다

른 분야의 법적 근거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는 앞으

로도 꾸준히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결성을 끊어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며 향후 정보보호 

측면에서 유출 가능성 및 유출 이후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선행 연구를 통

해 주민등록번호 개선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각 대안의 달성 가

능성을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이고 비교함으로 향후 주

민등록번호체계개선에 있어 논의를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비용 대비 정보보호 효과의 측면에

서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고 무작위번호의 증발

행번호를 추가한 이중 번호 체계를 사용하며, 이 중 

변경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는 중앙기관에서 해당 

개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고유한 번호로 보유하며 변경

이 가능한 증발행번호를 개인식별이 반드시 필요한 곳

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

계의 편리성을 만족하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대안 4를 가장 합리적인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직 완전히 구체화 되지 않은 대

안을 개념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각 대안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가정을 통해 진행하였기에 실제 환경과는 

다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교 

방법 및 기준들을 기초로 하여 향후 주민등록번호체계 

전환 및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발급 방법 및 개

선 작업의 절차, 시스템 전환 절차 등의 실제적인 요

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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